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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배포일자
2022년 4월 18일(월)

총 9매

담당
부서 교통정책과 담당자

∙교통정책팀장 유숙임 ☎440-3851
∙담당자 김장기 ☎440-3853

사진(이미지) □ 없음  ▣ 있음 참고자료  □ 없음  ▣ 있음 

보 도 일 시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임손실 등 정부정책으로 도시철도 구조적 경영난, 
새 정부의 과감한 결단 요청

- 전국 13개 광역·기초자치단체장, 역대 최대 위기…새 정부 국정과제 채택 공동건의
 - 낮은 요금, 인구구조 변화 및 코로나19 장기화로 도시철도는 전례없는 재정위기 직면
 - 노후시설 재투자, 도시철도 안전 및 승객편의 확보에 필요한 투자여력 고갈
 - 도시철도의 지속가능성과 미래 도시철도망 확충에 대비 전국 지자체 적극적 대응 

13개 광역‧기초자치단체로 구성된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이

하 ‘협의회’)는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국비 보전을 요

청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붙임1 참고) 

공동건의문은 협의회 차원에서 새 정부 인수위에 공식 전달할 예정이며, 서

울시와 대전시는 협의회를 대표하여 지난 3월 24일 인수위에 무임손실 

보전을 요청하였다. 

협의회는 도시철도 무임손실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인

천, 서울 등 7개 광역자치단체와 의정부, 부천 등 6개 기초자치단체로 구

성하여 활동하고 있다.

- 광역(7) : 인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경기

- 기초(6) : 용인, 부천, 남양주, 김포, 의정부, 하남



- 2 -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는 1984년 대통령 지시로 도입되어 노인과 장애

인, 유공자들의 보편적 이동권을 보장하고, 경제활동 및 여가‧관광 활성

화, 건강 증진 등 광범위한 사회적 편익을 유발하였다.

 

그러나 노인인구 급증과 수년간 지속된 요금동결, 코로나19로 인한 승객 

감소 등으로 도시철도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

전성도 위협하는 상황이다.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2021년 당기 순손실은 1조 6천억 원으로 코

로나19 이전인 2019년 대비 50% 이상 증가하였다.

인천시 등 대부분의 지자체는 2015년 요금인상 이후 동결하고 있어 수

송원가 대비 평균 운임이 평균 30% 수준으로, 민생안정을 위해 적자를 

감내하고 있다. 

* 전국65세이상노인인구비율(통계청) : (’21년) 16.6% → (’25년) 20.6% → (’50년) 40.1%→ (’70년) 46.4%

게다가 인천과 서울의 도시철도가 개통한지 20년 이상 지나면서 전동차 

등 노후시설의 대대적인 교체‧보수 및 편의시설 확충 요구가 커지고 있

지만 대규모 재원이 필요하여 소요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협의회는 그간 정부와 국회에 무임손실 보전을 수 차례 건의하였고, 

’21년에는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 국토위원회 법안소위까지 올라갔

지만, 국토교통부의 PSO(공익서비스비용) 연구용역 이후로 개정안 처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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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뤄지고 있어 도시철도 재정난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도시철도망의 지속적 확대와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무임손실을 국비 지

원하는 한국철도공사와의 형평성, 무임손실에 대한 논의가 국회 등에서 

지속된 점을 고려할 때, 이제는 정부에서 무임손실에 대한 국비 지원을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협의회의 입장이다.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은 “인천, 서울 등 대도시뿐만 아니라 김포‧의정부 

등 기초자치단체 역시 정부 대신 도시철도 무임손실을 떠안으면서 재정

적 한계상황에 도달했다”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실용적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새 정부의 기조인 만큼 2천 5백만 이상 국민이 이용하는 도

시철도의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운영을 위해 과감한 결정을 기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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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공동건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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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무임손실 관련 참고자료

[ 정부가 노인 무임승차 도입을 지시했다는 논리와 근거 ]

□ 전두환 前 대통령 지시로 서울 도시철도에 노인 무임승차 최초 도입

○ ’84.5.22일, 서울 지하철 2호선 개통식에 참여한 전두환 前 대통령이 서울

도시철도 노인 무임승차 도입을 구두로 지시*하였으며,

○ 당시 지방자치가 도입되기 전으로 서울시장은 대통령이 임명*하였으며, 군부정권

이라는 특성을 감안하였을 때 대통령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음

*「서울특별시 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 ① 서울특별시에 시장 1인을
두며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 결국 도시철도 노인 무임승차는 대통령(또는 정부)에 의해 도입 된 것임

< 서울 지하철 2호선 개통 당시 신문 및 보도 >

매일경제(’84.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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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84.5.23) 동아일보(’84.5.23)

< 뉴스 대본 >

- 서울지하철 2호선 중 시청앞에서 서울대학입구에 이르는 19.2 킬로미터가 준공
개통됨으로써 본격적인 지하철 시대가 열렸읍니다.

- 전두환 대통령 내외분이 개통 테이프를 끊고 시승한 지하철 2호선은 서울의
강남과 강북을 한바퀴 도는 순환선으로써 6년만에 완공되었읍니다.

- 지하철 2호선의 역사는 모두 43개인데 이화여대앞역은 전체가 아치형 터널로
돼 있고, 천장이 온갖 전등시설로 갖추어져 화려합니다.

- 서울시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경로우대증을 가진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지
하철을 무료로 이용하도록 했읍니다.(하 략)

대한뉴스 제 1490호(’84.5.23)
(동영상 출처 : https://youtu.be/8upmaQDWh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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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무임손실 관련 현황

 당기순손실 및 무임손실 (단위: 억 원)

구 분 연평균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합계
당기순손실 13,427 10,330 10,677 10,899 18,421 16,808
무임손실 5,526 5,853 5,997 6,350 4,577 4,851

서울
당기순손실(a) 7,559 5,253 5,389 5,865 11,137 10,151

무임손실(b) 3,236 3,506 3,540 3,709 2,643 2,784

무임손실 비율(b/a) 49% 67% 66% 63% 24% 27%

부산
당기순손실(a) 1,852 1,492 1,660 1,525 2,634 1,948

무임손실(b) 1,217 1,248 1,306 1,396 1,045 1,090

무임손실 비율(b/a) 70% 84% 79% 92% 40% 56%

대구
당기순손실(a) 1,693 1,593 1,480 1,396 2,062 1,936

무임손실(b) 521 547 569 614 416 459

무임손실 비율(b/a) 32% 34% 38% 44% 20% 24%

인천
당기순손실(a) 1,401 1,170 1,216 1,247 1,591 1,783

무임손실(b) 254 250 271 297 213 240

무임손실 비율(b/a) 19% 21% 22% 24% 13% 13%

광주
당기순손실(a) 371 354 405 357 375 366

무임손실(b) 79 87 89 92 63 64

무임손실 비율(b/a) 22% 25% 22% 26% 17% 18%

대전
당기순손실(a) 399 377 400 366 436 416

무임손실(b) 102 116 117 122 76 80

무임손실 비율(b/a) 26% 31% 29% 33% 17% 19%

용인
당기순손실(a) 128 91 127 130 141 150

무임손실(b) 39 37 40 47 35 38

무임손실 비율(b/a) 31% 41% 32% 36% 25% 25%

김포
당기순손실(a) 46 41 52

무임손실(b) 25 23 28

무임손실 비율(b/a) 55% 56% 54%

의정부
당기순손실(a) 8 13 4 6

무임손실(b) 66 62 65 73 63 68

무임손실 비율(b/a) 100% 100% 100% 100%

※ ’20~’21년은 코로나19로 인한 수송량 감소로 운수수입 및 무임손실액 감소

※ 의정부경전철은 ’17~’18년 인천교통공사에서 위탁운영, 현행 사업자 ’19.5.1.부터 운영

※ 부천 지역의 최근 5년간 평균 무임손실은 48억, 하남은 ’21년 39억(서울교통공사 무임손실에

포함됐으며, 지역별 승차인원 비중으로 추산)


